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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우리 정부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처음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여기에는 결산보고서 서류 중의 하나인 결산개요 내용 안에 재무제표 요약 

정보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행 결산개요는 방대한 결산내용을 형식적으로 요약하다보니 

전문용어가 많은데도 걸러지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다

른 나라에서는 대 국민 보고서(Citizen’s Report)라고 하여 국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엄

선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

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보고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다. 이번 번역

자료집은 미국 연방정부의 2011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 국민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봄

으로써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작성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

미국은 매년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대 국민 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 대 

국민 보고서는 재무제표 정보의 요약 보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간하는 현재의 경제상

황과 미래 경제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대 국민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재무제표 정보는 수익과 원가, 원가와 예

산적자의 차이점, 자산과 부채 등이다. 특히 대 국민 보고서에는 현금주의 예산 정보

보다는 재무제표 정보 위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 부채의 증가 예측 등 미래 경제 전

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차트나 표를 사용해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의 재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한마디로 이러한 대 국민 보고서의 특징은 재무제표에 대한 전문지

식이 없더라도 재정상황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이번 번역자료집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2년 11월 1일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편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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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회계연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국민보고서는 미국의 재무상태와 미국

정부의 재정상황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 노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핵심 

재무주제를 논의한다. 본 보고서와 전체 재무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협력하여 발행한다.

2011회계연도에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금 기

반 재정적자는 실질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조3천억 달러를 유지했다. 정부의 

순원가는 4조3천억 달러에서 3조7천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상당부분 정부 경제

회복사업의 추정순원가 감소,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연금의 추정원가 감소, 세수의 

소폭 증가(2조2천억 달러에서 2조4천억 달러로 증가)에 기인한다. 순원가 3조7천억 

달러와 순수입 2조4천억 달러로 인해 연방정부의 최종순운영원가는 1조3천억 달러가 

되며, 이는 2010회계연도 순운영원가 2조1천억 달러와 비교하여 7,680억 달러(37%) 

감소한 수치이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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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부 정책사업은 지출을 늘리고 세금징수액을 감소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함

으로써 “자동안정화장치”의 역할을 수행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도 

실업수당,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지출증가와 세입감소가 발생하기 때

문에 경기부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자동안정화장치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가 증가했지만 이는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2011회계연도에는 경제회복 속도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었지만 경제성장은 지속되었다. 

2005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했으며,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1백90만개 증가

했다. 2008년 제정된 주택 및 경제회복법(HERA: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과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2009년 제정된 경제회

복 및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등 경제회복을 촉진하

기 위해 제정된 여러 정책들은 금융시장 안정화, 국가경제 활성화,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보여준다. 2011회계연도에 정부와 납세자는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통해 집행된 구제금융의 상환 

및 정부투자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경기부양책이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참고

정부는 우선 경제회복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인구 고령화, 수명 

증가, 건강보험료의 지속적 인상으로 인해 특히 고령자의료보험(메디케어, Medicare), 저소

득층의료보험(메디케이드, Medicade) 및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포함한 필수적

인 사회보장 정책사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도표2>에 나타난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의 격차 증대는 정부의 현재 재정 경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 Affordable Care Act)과 2011년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과 같은 법안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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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주요정보를 조망한다. 재무부

장관, 관리예산처장 및 감사원장은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정보가 모든 미국 국민에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상황

경제성장은 2011회계연도에도 지속되었다. 소비지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주

거용 부동산 투자는 2005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으며,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도 소폭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도 가속화되어 전년도에 약 35만 개 창출되었던 민간

부문 비농업 일자리가 금년도에 1백90만 개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 인

상이 반영되어 같은 회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증가하였으며, 핵심 물가상승률(식료

품 및 에너지 제외) 또한 전 회계연도의 매우 낮은 수준에 비해 상승했으나 경험적 기

준에서 볼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명목임금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동시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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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인상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2011회계연도에 기업이윤은 증가했으나 증

가속도는 전년도보다 느렸으며,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도 증가하여 그 결과 연방정부

의 통합재정적자는 1조3천억 달러로 실질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

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전년도의 9.0%에서 8.7%로 감소했다. 2009년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에 따라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면서 2011회계연도에 미국경제는 상당

한 지원을 받았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근로소득세 공제 정책,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로소득

세 2% 감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 상환부 세금공제, 2001년 세금감면 정책의 2

년 연장 등을 통해 미국경제 부양 노력은 계속되었다.

유입된 금액과 유출된 금액(수입과 지출)

정부에 유입된 금액은 얼마인가? 2011회계연도에 전체 정부수입(수정현금주의 회계로 

산출)은 2조2천억 달러에서 2조4천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도표3>에 따르면 2011회계연

도에 근로소득 및 개인소득세 수익증가액(1,329억 달러, 7.7%)이 법인세 수익감소액(45억 

달러, 2.5%)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개인세와 법인세는 정부 총수입의 약 86%를 

차지하며, 나머지 14%는 간접세, 실업세, 관세를 포함한 기타수입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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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유출된 금액은 얼마인가? 순원가(2011회계연도: 3조7천억 달러)를 산출

하기 위해서 정부는 총원가에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획득한 수익(예: 메디케어 보험료, 

국립공원 입장료, 우편서비스 수수료)을 차감하고 연방공무원연금, 기타 퇴직연금 및 

기타 퇴직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로 인한 순손익을 조

정한다. 2011회계연도에 총순원가는 6,352억 달러(약 15%) 감소했으며, 이는 연방정

부의 경제회복 노력과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연금에 소요되는 비현금성 원가추정액

이 2010회계연도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소에 관련된 금액

이 <표1>에 나타나 있으며, 이하에서 논의될 것이다.

<도표4>는 대부분의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2011회계연도의 정부 순원가는 주로 보

건복지부, 국방부 및 사회보장청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청 

원가의 상당부분은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한다. 마

찬가지로 국방부 원가는 당기 운영뿐만 아니라 군인퇴직기금 및 기타 연금제도와 상

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3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연방

공무원 및 퇴직군인연금 미지급액의 변화와 관련된 당기 원가와 보험수리적 원가 및 

기타 원가추정액의 변동액(다음 <표1>에 4,312억 달러 감소로 나타남)만으로도 2011회

계연도 정부 순원가 총감소액(6,352억 달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최종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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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감소액(7,677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원가는 그 성격이 장기적

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기관 및 

정부 전체의 원가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최종순운영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순원가에서 세수 및 기타수입

(<도표3>)을 차감한다. 순원가는 전년대비 15% 감소하고 세수 및 기타수입이 6.6% 증

가하여 정부의 2011회계연도 최종순운영원가는 2010회계연도의 2조1천억 달러에서 

7,677억 달러(37%) 감소한 1조3천억이 되었다.

운영원가 대 재정적자: 무엇이 다른가?

미국정부 예산(대통령예산안)은 정부의 주요 재무계획 및 통제 수단으로, 정부가 수

취한 금액인 수입액과 정부가 공공에 지출하는 비용인 지출액을 비교하여 예산상 흑

자(수입액이 지출액을 초과) 혹은 적자(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를 산출함으로써 정부

의 공공자금 지출내역과 지출계획을 설명한다. 지출액은 주로 현금주의로 측정되고, 

수입액은 전적으로 현금주의로 측정된다. 즉, 수입과 지출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현금

을 수취하거나 지출할 때에 측정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정부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에 기반한 원가, 이러한 원가를 충당하기 위

한 재원, 정부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재정의 지속가능성 전망 등을 보고한다. 재무보

고서는 정부가 징수했거나, 수취하지 않았지만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수익을 

(지출하지 않았지만 인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순운영원가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대

통령예산안과 재무보고서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귀중한 의사결정 및 관리의 수단을 제공한다.

<표1>은 2011회계연도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140억 달러)가 2010회계연도

(7,862억 달러)와 비교하여 매우 적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 회계연도 모두 전미연

방모기지협회(Fannie Mae)와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Freddie Mac) 등 정부보증기관에 

대한 미래투자지출액과 연방공무원 및 퇴직군인연금과 관련된 중대한 비현금성 비용

(즉, 부채예상액의 변화)이 재정적자와 순운영원가의 차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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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러한 부채예상액의 변화는 2010회계연도 및 2011회계연도 간 정부 순원가 변동

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미국정부 재무보고서를 참

고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가진 것과 빚진 것(자산과 부채)

<도표5>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개요이다. 2011년 9

월 30일 기준으로 정부는 약 2조7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

이 순유형자산(8,528억 달러)과 대여금, 주택담보부증권 및 투자자산의 총계(9,852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2011회계연도 정부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765억 달러 감소했

는데 이는 대부분 추가금융지원프로그램(SFP: 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

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현금예탁금의 제거에 따른 것이다. 추가금

융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재무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현금을 공급

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를 승인된 대출 및 유동성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다.

<도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주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공보유 

연방정부채무와 미지급이자로, 그 금액은 2011회계연도에 9조1천억 달러에서 10조2천

억 달러로 증가했다. 둘째는 연방공무원퇴직연금 및 퇴직군인연금 미지급액으로, 2011

회계연도에 5조7천억 달러에서 5조8천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공공보유채무 이외에도 한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로부터 차입

하면서 발생한 정부내 미상환채무가 약 4조7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사회보장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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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나 메디케어 신탁기금과 같은 정부기금이 보유한 채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

금의 연간 수입액 흑자는 연방정부 채무증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금액은 재무

부의 부채인 동시에 정부신탁기금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 전체의 재무제표 통합과정

에서 제거된다. 공공보유채무와 정부내 채무의 합이 총 연방정부채무이며, 이 금액은 

약간의 조정을 거쳐 법적상한선(채무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동 채무한도는 2011회계

연도에 두 차례 상향 조정되었는데, 2011년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2011년 8월에 4

천억 달러 상향된 14조6,940억 달러, 2011년 9월에는 5천억 달러 상향된 15조1,940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예산통제법(BCA)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채무한

도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정부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차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보유채무의 증가속도가 일정기간 이상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화 노력에 대한 검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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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및 기타 정부기관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시장과 금융시스템

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이 시행되어 

미국 가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를 촉진했으며, 그 결과 결정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 <도표6>은 이하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핵심 경제회복 사업과 관련된 투자액과 

직접대출금의 미상환잔액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주택 및 경제회복법(HERA)에 따라 전미연방모기지협회(Fannie Mae)나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Freddie Mac)와 같은 주택분야 정부보증기관을 규제하는 연방주택

금융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이 설립되었다. 주택 및 경제회복법

(HERA)은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 Senior Preferred Stock Purchase Agreement) 정책

사업이나 정부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주택담보부증권 매입 정책사업(2009년 12월 31일 종료)

과 같은 여러 정책사업을 통해 재무부가 주택분야 정부보증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승인했다.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은 필요한 경우 정부가 필요시 전미연방모기지협

회나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에 자금을 미리 공급하여 이들 기관이 부채를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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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고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다.

선순위우선주매입계약(SPSPA) 정책사업을 통해 재무부가 전미연방모기지협회와 연

방주택대출저당공사에 지급한 금액의 누적총계는 2011년 9월 30일 기준 1,690억 달러

에 이르렀고, 이는 정부 재정상태표에 1,330억 달러의 공정가치로 반영되었다. 또한 

이 정책사업으로 인해 총 3,162억 달러의 우발부채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무부는 2,250억 달러에 달하는 기관보증 주택담보부증권을 

매입했으며, 2011년 3월부터 매입한 주택담보부증권을 매각하기 시작하여 미상환 포

트폴리오를 2010회계연도 말 기준 1,722억 달러에서 2011년 9월 30일에는 724억 달

러까지 절반 이상 감소시켰는데, 이는 재무부의 최초 매입액 대비 3분의 2 이상 감소

한 것이다. (<도표6> 참고)

2008년 긴급경제안정법(EESA: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하에서 부

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이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수단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그 권한을 통해 

주택가치, 학자금, 퇴직연금계좌 및 노후대비저축을 보호하고, 주택소유권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공공 회계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경제안정법(EESA)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이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 달러까지 매입하거나 보증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나,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1)은 예상 투자금액과 연계하여 누적권한을 4,7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현재 납세자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은행 정책사업을 통해 이득을 거두고 있다. 

재무부는 보유중이던 제너럴모터스사 지분을 50% 감축했고, 크라이슬러그룹이 대출 

만기상환일보다 6년 일찍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크라이슬러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또한, 재무부는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AIG에 대한 주요 구조조정계획

을 종료함으로써 정부가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했다. <도표

6>은 2009회계연도 이후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순투자금액의 변동을 보여준다. 부실

1) 역자주: 2010년 7월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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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제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011년 9월 30일까지 재무부는 직접대출금 및 투자

자산으로 4,134억 달러를 지출했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주거안정 정책사업 관련 

상환 및 매각으로 2,769억 달러를 회수했으며, 구입원가를 초과한 자산의 매각 및 환

매로 인한 수익과 이자 및 배당금으로 400억 달러의 현금을 수취했다.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은 2011년 9월 30일 기준 1,224억 달러의 총 미상환 직접대출금 및 지분투자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액은 801억 달러로 평가되었다.(<도표6> 참고)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투자금액의 최종원가는 불확실성을 띄고 있으며, 특히 경제, 

금융시장 및 특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과 다른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추가정보는 www.financialstability.gov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봄부터 실시된 경제회복 계획과 노력은 주택 및 경제회복법(HERA)과 부실

자산구제프로그램,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실시하는 기타 

금융안정정책, 시장순응적 통화정책,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등 포괄적이고 적

극적인 정책대응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의 최초 기금 7,870

억 달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목표로, 그 재원의 3분의 1은 기업과 

서민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혜택에, 다른 3분의 1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이

들을 위한 비상원조에, 나머지 3분의 1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

속적인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에 할당되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연

방기관이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기금에 지출한 누적금액은 4,214억 달러로, 

2010년 9월 30일 기준 누적금액 3,079억 달러보다 증가하였다.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

(ARRA)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최신정보는 www.recovery.gov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이 현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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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책개혁의 시급성 및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정책이란 

GDP 대비 공공보유채무 비율(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

책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은 장기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에만 관

련되어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공정성이나 효율성과는 관

련이 없다.

현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무보고서는 현재 정책이 

무기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하

였다. 따라서 판단에 사용된 추정은 예상이나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결과는 추정치와 달라질 것이다.

기초재정적자(Primary deficit)2), 이자 및 채무

무이자지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인 기초재정적자는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유일

한 GDP 대비 공공보유채무 비율의 결정요인이다. (그 외의 결정요인은 금리와 GDP

2) 역자주: 기초재정적자(Primary deficit)는 기발행된 국채의 이자 지불분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

의 재정수지로서,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 받은 재정상황보다는 현 정부 재정운영 상황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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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이다.) <도표7>은 수입액, 무이자지출액 및 그 차액인 기초재정적자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2009년 급증한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 비율은 금융위기

와 경기침체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로 인해 2010년과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 예산통제법(BCA)으로 인한 지출 감축이 효력을 나타내고 경제가 회

복되면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 비율은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2015

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부터 2035년까지는 지속적인 인구 고

령화와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지출액의 증가로 인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꾸준히 악화되다가, 2025년에 다시 기초재정적자로 전환하여 2035년에는 

GDP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

한 영향이 사라지면서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 추정비율은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2035년에서 2086년 사이의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0.9%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및 2010년 세금감면, 실업보험연장 

및 일자리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에 따른 감세로 인해서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과 

2010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11년에는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경제가 회복되고 일

시적 세금감면이 종료되면 다시 장기적 평균치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자의 수와 과세대

상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속도는 GDP 증가속도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추

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은 의회와 대통령이 대체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적용을 받는 소득부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안을 제정함을 전제한다.

GDP 대비 무이자지출 비율은 현재의 22.6% 수준에서 2013년에 약 20%로 감소하여 

2026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 혹은 하락하다가, 그 후에 점차 상승하여 2040년 경부

터는 약 2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2년간 GDP 대비 무이자지출 

비율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예산통제법(BCA)으로 제정된 재량지출 상한선과 자동지출 

추가삭감에 따른 것이고, 이후의 증가는 주로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및 사회보장제도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향후 25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Citizen’s Guide

국가회계기준센터14

은퇴하면서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 1.3, 1.0%p(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5

년 이후 GDP 대비 사회보장제도 지출의 비중은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의료

서비스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개혁법(ACA)에

서 추정한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원가 증가는 2009년도 재무보

고서의 추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예상 원가절감액, 생산성 개선 및 수

가율 감축이 앞서 언급한 원가 증가의 추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도표7>에 제시된 추정 기초재정적자는 추정 금리 및 추정 GDP와 함께 <도표8>의 

GDP 대비 공공보유채무 추정비율을 결정한다. 2011회계연도 말에 68%였던 GDP 대

비 채무 비율은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22년에 76%, 2042년에는 125%, 2086년에

는 287%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 정책이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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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010년도 재무보고서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2010년도 

보고서에서는 2085년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35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비해 

올해 보고서에서는 283%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된 주된 이유는 

2011년 예산통제법(BCA)으로 인한 지출 감축때문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경제 

및 실무상 가정에 의해 일부 상쇄되었다.

재정격차 및 정책개혁 지연 비용

향후 75년간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기초재정흑자(primary surplus)가 GDP의 1.1%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이는 평균 기초재정적자(primary deficit)가 GDP의 0.7%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정책과 대비된다. 이러한 “75년 재정격차”는 GDP의 1.8%이며, 향후 75년간 추정 수

입 및 추정 무이자지출액 현재가치의 약 9%이다. 

75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75년간 평균적으로 GDP의 1.8%에 이르

는 지출 감소와 수익 증가가 동시에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는 미래세대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75년의 기간 중 마지막 55년에 개혁을 집

중한다면 75년 전체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는 것보다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요구되는 

개혁의 규모가 60%나 증가한다.

맺음말

미국은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과 2011년 예산통제법(BCA)을 제정함으로써 재

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건강보험개혁법

(ACA)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지출의 장기적 상승추세를 억제

하고, 예산통제법(BCA)은 재량지출을 상당수준 감소시킨다. 이 두 법이 함께 시행되

면 추정 장기 재정격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두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 정책이 유지된다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은 향후 75년 및 그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되며, 이는 현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제회복을 둔화시킬 정

도로 급격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원칙 하에서, 정책을 시급히 



Citizen’s Guide

국가회계기준센터16

마련할수록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익 증가나 지출 감소의 규

모는 감소하게 된다.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현 정책 하에서의 추정 수입과 추정 지출에 대한 불

확실성이 높지만, 현 정책이 무기한 지속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미국은 이례적으로 지속적인 금융 및 재정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재무부와 정부 전체

가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개발하고 시행하면서 진척의 징

후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

와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지속하면

서도,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 수준과 비교하여 동 프로그램

에 대한 장기적 재정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전례 없

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험비용과 자금원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경제개

혁을 지연하면 필요한 개혁의 규모가 증가하고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만 커질 것이

다. 아직 할 일이 많고 장ㆍ단기적 과제가 남아있지만, 연방정부는 당 회계연도에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더 찾아보기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현재 재무상태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연방정부가 미국 금융시스

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미래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한다. 본 보고서와 전체 재무보고서에서 논의된 사안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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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다. 재무보고서가 포괄적인 보고형태를 취하는 이유

는 입법자(의회의원)와 일반대중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미국의 재정기반을 계속해서 

굳건히 하기 위함이다.

누구든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와 미국 재정에 관한 기타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미국재무부의 재무관리서비스국:  http://www.fms.treas.gov/fr.html

∙관리예산처:  http://www.whitehouse.gov/omb/financial/index.html

∙감사원:  http://www.gao.gov/financial.html

본 보고서는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미국정부의 

통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재무보고서의 211페이지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사회보험보고서(SOSI: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에 

반영된 메디케어원가의 추정 감소액 실현과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재무보고서의 주석 

26에서 논의)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0년도 및 2011년도 사회보험보고서(SOSI)와 2011년도 

사회보험액변동보고서(SCSIA: 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사회보험보고서(SOSI)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특정 재무보고통제 

상 중대한 취약점과 감사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타 제약으로 인해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무상태 및 현황

미국정부 재무보고서는 대통령, 의회 및 미국 국민에게 연방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정부의 재무상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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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기타 책임과 의무를 비롯한 현재와 미래에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 표는 미국정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핵심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지표는 재무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2011년도 미국정부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 국민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재무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Citizen’s Guide to the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회계기준

센터(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가 번역한 자료입니다. 일부 내용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영어원문과 달리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원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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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센터는 회계기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 홈

페이지(www.nasc.or.kr)에 제정 · 공표된 국가회계기준, 준칙 및 지침(이

하 “국가회계기준”) 등 각종 발간물의 게재를 통해 국내 모든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게재된 국가회계기

준과 각종 발간물을 서적 출판이나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

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와 별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Copyrightⓒ By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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